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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지출 구조에 반영하여 다양한 부문의 공공 서

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행복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별로 주어진 여러 환경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

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OECD에서 발표하는 정부지출의 10가지 부문은 국민행복을 위

한 기본적인 정부지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이 국민행

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ECD국가 28개국의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0개 부문의 정부지출 비중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통제변수와 함께 분

석 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GDP와 법치주의 수준은 국민행복을 높이는 요소로 분석되었으며, 

실업률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대상인 정부의 10가지 기능별 정부지

출 중에서 공공안전, 문화, 국방, 사회보호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본 정부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추가적으로 내부 안전망과 문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

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행복을 높이기 위해 1인당 GDP는 높이고 실

업률은 낮추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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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지출 부문에 반영하여 다양한 부문의 

공공 서비스를 균형 있게 제공하면서 국민행복을 높이고자 한다. 최근의 사회안전망 강

화를 위한 복지 부문의 정부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정부가 국민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

들 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부와 국회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

정하여 최종적인 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책임 있는 정책 담당

자로서 정부와 국회는 어느 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국민행복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이 실제 

국민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정부지출 구성을 조정하는 데 이

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출이 국민행복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국민행복

이 증가한다는 연구(Perovic & Golem, 2010)와 오히려 감소한다는 주장(Bjørnskov et 

al., 2007), 그리고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Kacapyr, 2008; Ram, 2009)로 

나뉜다. 연구결과가 이처럼 다양한 이유는 정부지출이 집행되는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지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정부지출 금액이 같더라도 보건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의 세부 항목별 지출

비중이 달라지면 정부지출이 실제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이 원하는 정부지출 분야는 생활편의와 복지 부문인데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

한 정부가 환경과 일반행정 부문에 집중된 정부지출 구조를 구성하면 전체 정부지출이 

늘어도 국민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국민행복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한편, 특정 부문의 정부지출 증가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서비스 만족도에는 유의미

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국민행복 증가에 반드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전체 정부지출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

이 증가하는 것은 반대로 다른 부문의 정부지출 비중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같은 논리로, 줄어든 정부지출 분야에 대한 정부서비스 만족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국민행복은 높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지출이 국민행복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정부지출 비중의 변화를 조합하여 전체

적인 국민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부문별 정부지출 중 어떠한 지출항목이 전체적인 국민행복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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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거

시경제학에서 대표적인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로 취급하고 있는 정부지출을 포

함한 거시적 사회･경제적 요인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둘째, 구체적인 정부지출 분야와 국민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2005년부터 2017년까지 OECD국가 28개국의 정부지출 부문을 10가지로 구성한 지출구

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떠한 부문의 정부지출의 증가가 국민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

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를 토대로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

부의 기능별 지출구성에 대한 정책적 제언 및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행복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인 만큼 오래전부터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논의는 크게 상향이론

(bottom-up)과 하향이론(top-down)으로 나뉜다. 상향이론은 행복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Veenhoven, 2009). 따라서 사

회･경제적 외부환경을 변화시키면 국민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하향이론은 외부환경 보다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행복이 달라진다고 본다. 하향이론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정책도 개인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실패할 것

이라고 본다(Ott, 2015).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는 주장에 따르면,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므로 개인의 가치관과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정부지출과 같은 외부적인 요

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행복한 삶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하고 욕심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개인의 내면을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선행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주로 언급되

는 것은 1인당 GDP를 비롯한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 실업률, 정부지출 등이 있다(Di 

Tella et al., 2003 ; Oswald, 1997 ; Bjørnskov et al., 2007). 많은 연구에서 1인당 GDP

를 비롯한 경제성장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Welsch & 

Kühling, 2016). Hagerty & Veenhoven(2003)도 소득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단기적인 행복에 미치는 영향보다 장기적 행복의 차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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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국민행복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소위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에 따르면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주지만 일정수

준 이상의 소득의 증가가 반드시 행복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연구로 Gudmundsdóttir. et al.(2016)은 아이

슬란드(Iceland)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8년 금융위기(economic crisis)와 

같이 경제성장률이나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은 경제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실업률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Oswald(1997)는 실업률이 행복에 가

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실업률의 경우 소득의 감소뿐 아니라 

성취감과 같은 자아실현 욕구에도 영향을 주어 행복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업에 대한 불안은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및 주변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국민행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가설 1: 높은 실업률은 국민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국민행복과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전에 그 동안 쌓아온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Van de Walle & Bouckaert(2003)는 공공서비

스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

던 정부신뢰 역시 공공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역으로, 개

인의 행복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대해 최지민･김순은(2014)은 2012년 서울서

베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의 행복수준이 정부성과를 인식하여 신뢰를 형성

하는데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부가 국민행복을 높이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되는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Kampen et al.(2006)은 공공서비스에 만족한 사람

을 늘리는 것보다 불만족을 경험한 사람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정부신뢰가 

향상되는 것은 점진적이지만 떨어지는 것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Kang 

& Park(2018)도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불충족(Expectation-Disconfirmation)될수록 

정부신뢰는 감소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의 활동과 관련된 조세부담률에 대해 

Albanese et al.(2015)은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유럽 10개국의 조세부담률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을 “세금의 가치(value for money)”라는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국민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세부담률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국민행복에 유의미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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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이전에는 조세부담률 대비 정부지출 비율의 변화 즉, 세금의 가치

에 대한 민감도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금의 가치에 대한 

민감도가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고 하면서 납세자의 인식에 보다 관심을 갖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부의 총 지출(total government spending)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국민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Bjørnskov et al., 

2007)과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다는 주장(Kacapyr, 2008; Ram, 2009), 그리고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Perovic & Golem, 2010)으로 나뉘어 있다. Bjornskov et 

al.(2007)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74개국의 World Values Survey(WVS)에서 정부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국민행복이 줄어든다고 분석하였다.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때때로 과도하게(excessive)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 

이에 반해, Ram(2009)은 세계은행(world bank, 2008)에서 조사한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ICP)자료를 바탕으로 Bjørnskov et al.(2007)이 조사한 74개국 이

외에 체제전환국(transition countries) 및 아프리카 국가들도 포함한 138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지출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하였다.2) Kacapyr(2008)도 1990년대 63개국의 정부지출과 행복에 관한 자료

를 분석한 결과 정부지출과 행복 사이에 상관관계는 존재하나 정부지출의 증가가 행복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Perovic & Golem(2010)에 따르면 정부지출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선형적(linearly)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inverted-U” 형태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정부지출의 증가는 일정시점까지는 국민행

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 시점을 지나면 과도한 정부지출이 발생되어 국민행복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Radcliff(2013)는 21개 OECD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 서비스 및 지출규모는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인(positive) 영향을 미치

1)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따르면 정부의 관료들은 스스로 조직 또는 예산(personal staff 

or budget)을 극대화(maximize)하려고 하므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민들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고 한다(Niskanen, 1971, Mueller, 2003).

2) 정부지출이 국민행복에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Free and Cantril(1967)이 주장한 바와 같이 사회 프로그램(social program) 

지출을 늘리기를 바라면서도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바라는 “이념적 분열현상(ideological 

schizophrenia)”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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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개인의 성별과 소득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총 지출 규모가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분석시점 및 

조사 자료에 따라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정부지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의 지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만을 분석하였기 때

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총 지출 금액이 같더라도 보건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의 

세부 항목별 지출비중이 달라지면 정부지출이 실제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총 지출 규모는 지출 세부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는 지에 따라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정부지출 규모 자체는 국민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 정부의 지출구조와 국민행복

정부지출을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양한 부문으로 나뉠 수 있다. OECD(2019)는 

정부지출 항목을 크게 10가지3)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각 부문별 정부지출이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려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

(health)부문 지출과 관련하여 Minoiu & Andres(2008)에 따르면 1982년부터 1997년까

지 미국의 건강(health)부문과 복지(welfare)부분이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는 자살률(suicide rates)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또한, Veenhoven(2000)

은 정부지출 항목 중에서 의료보장(medical care), 질병과 장애 지원(illness and 

disability) 부분의 지출은 개인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만성질환은 장기

간에 걸쳐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노령층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 따라서 건강(health)분야의 정부지출 비중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설 2: 건강(health)부문 정부지출 비중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교육(health)부문의 정부지출과 행복과 관련하여 Choi & Jang(2015)는 OECD국가 청

소년(adolescents)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 1인당 GDP가 

3)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9)는 정부 지출 구조를 ①일반행정(general service), ②국방

(defence), ③공공안전(public order & safety), ④경제부문(Economic affairs), ⑤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⑥주거 및 생활편의(housing & community amenities), ⑦보건(health), ⑧문화(culture and 

religion), ⑨교육(education), ⑩사회보호(social protection)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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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교육부문 정부지출 비중이 높으며, 학생당 선생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대체로 

청소년 학생의 행복이 높은 국가들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Hirsch(1976)는 교

육이 물질적 재화가 아닌 위치적 재화(positional goods)4)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단순히 

공급만을 늘리는 것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한편,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이 속한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Kitayama et 

al.(2000)은 유럽, 미국과 같은 서양(European-American)과 동아시아권(East Asian)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를 수 있다고 하면서 서양의 경우 개

인의 성취(personal achievement)를 행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동양의 경우 타인

과의 관계(interpersonal connectedness)를 행복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교육은 개인의 

성취에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교육을 통해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행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정부의 교육부문 

지출이 민간 교육시장의 사각지대에도 지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문의 정

부지출 비중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설 3: 교육(education)부문 정부지출 비중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공공안전(public order & safety)부문 정부지출과 국민행복에 대해 Wassmer et al. 

(2009)은 미국의 지방정부 세입과 지출활동(fiscal activity)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공공안전(public safety)부문 지출 증가는 개인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공공안전 부문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로 인식되어 오던 분야로 공공

안전에 대한 정부지출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치안상황이 나빠진 상황 때문에 정부지출 비중이 증가한 경우에도 공공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4: 공공안전(public order & safety)부문 정부지출 비중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지출의 성격은 크게 소비지출과 투자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지출은 물품구

4) 위치적 재화(positional goods)의 경우 물질적 재화와 달리 상대적 서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

싼 경쟁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과 같은 양상이 될 수밖에 없어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재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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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비, 인건비, 경상이전지출 등의 성격을 갖는 지출을 말하며, 투자지출은 자산취득비, 

자본이전지출 등과 같은 성격을 갖는 지출을 말한다(이종하･황진영, 2019). 정부의 소비

적 지출은 자원의 왜곡된 배분에 따른 비효율을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영향(Easterly 

and Rebelo, 1993)을 주지만, 투자적 지출은 경제성장에 (+)작용(Barro, 1990)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경제부문(Economic affairs)에서 투자성격의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OECD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부

의 기능별 지출 자료 중 대분류(first-level)로 구분한 경제 부문(Economic affairs)의 중

분류(second-level) 항목에는 교통, 통신과 같은 산업의 인프라에 투자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OECD, 2019).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제부문 정부지출 비중의 증가는 국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설 5: 경제부문(Economic affairs) 정부지출 비중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Oishi, Schimmack & Diener(2012)는 주택, 대중교통과 같은 생활편의를 위한 공공정

책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병섭･최성주･최은미(2015)는 공공서

비스 중에서 교육, 편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매개변수로 하여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현국･이민아(2015)도 서울시의 24개 서비스 중에서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높

게 인식할수록 주관적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분석하였다. 주거 및 생활편의 부문은 국민

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분야 정부

지출 비중의 증가는 국민행복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설 6: 주거 및 생활편의(housing & community amenities)부문 정부지출 비중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지출 분야 중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부문 예산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사회복지는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 분야이지만 과도한 복지

지출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문제 등 비효율을 발생시켜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도 있

다. 최영출(2014)은 OECD 33개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예산의 비중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복지예산과 실업예산이 높아지면 국민행복

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Hessami(2010)도 정부규모와 국민의 웰빙 사이에는 

역U자형 관계가 존재하며, 교육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시회복지에 더 적은 지출을 하면 



정부의 기능별 지출구조가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71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Di Tella et al.(2001)은 EU국가를 대상

으로 분석한 결과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의 확대는 개인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한편, 정부지출 분야 중 사회보호 부문은 국방 부문과 경합관계(zero-sum)에 있다는 

“총과 빵의 가설(Guns versus butter hypothesis)” 관련 실증연구도 상반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아직까지 논란이 진행 중이다(Russet, 1969; Chan, 1985; Clayton, 1976, 

박광국 외, 2000). 이처럼 사회복지 분야 정부지출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시

점 및 대상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가 상이한 이

유에 대해 Nordheim & Martinussen(2019)은 사회보호 부문 지출범위가 광범위하여 이

를 하위부문으로 세분화하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상존5)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한다. OECD의 사회보호 부문의 정부지출의 중분류(second-level) 항목에 실업

(unemployment)과 노인복지(old age)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보

호 부문 정부지출 비중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설 7: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부문 정부지출 비중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문화는 민간부문에서 자유로운 창의성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분야로 정부는 적절한 지

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명수･김자영, 2018).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문화서비

스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므로 국민행복 증가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양혜원(2013)은 OECD 22개 국가의 문화 분야 정부지출이 삶의 만족도

에 미친 영향을 패널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양(+)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현국･이

민아(2015)도 서울시의 24개 서비스 중에서 문화활동시설(박물관, 미술관) 서비스에 대

한 성과를 높게 인식할수록 주관적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분석하였다. 최보윤･유지연･김

상헌(2017)도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부문 예산은 주민행복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문화 분야가 민간주도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체감도

가 높은 특성으로 인해 문화 분야 정부지출은 국민행복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설 8: 문화(culture)부문 정부지출 비중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5) 사회보호 부문 지출의 범위를 건강보호와 빈곤퇴치 분야로 한정할 경우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실업 및 노동시장 분야로 한정한 경우에는 국민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Nordheim & Martinusse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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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는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18~19세기 야경국가

(Nachtwächterstaat)에서도 정부의 역할로 규정될 정도로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로 인식

되어온 분야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 강조되는 정부역할인 사회복지 부문과 

경쟁관계(Competitive expenditure)에 있는지가 논란이 되는 이유도 사회복지가 국가의 

내부 안전망이라면 국방 분야는 외부의 물리적 위협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외부 

안전망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방비 지출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국방비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부정

적인 결과(Deger, 1986)와 긍정적인 결과(Benoit, 1978)가 대립하고 있다. 국방비 지출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직접적인 연구결과가 많지 않은 이유는 국가안보야 말로 정부가 존

재하는 기본적인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기본적 역할을 담당

하는 국방 부문 정부지출 비중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 

가설 9: 국방(defence)부문 정부지출 비중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환경 부문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춘 대표적인 공공재에 해당되는 분야이다

(Tietenberg, 2009; 정회성 외, 2003). 따라서 환경에 대한 일정부분 정부의 역할이 필요

하지만, 환경 부문 정부지출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인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로 ‘환경 쿠즈네츠 가설(EKC ; Environmental 

Kuznets Curves hypothesis)6)을 둘러싼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하여 여전히 논란이 진

행 중이다(Grossman & Krueger, 1995; 신석하, 2014; Martínez-Zarzoso et al., 2011). 

한편, 환경 부문의 정부지출은 규제 집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 분야

의 시장기반적(market based regulation) 규제는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Song et al., 2019)도 있다. 또한 OECD 정부지출 환경 부문 대분류(first-level)의 

하위 중분류(second-level) 항목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지출(R&D 

environmental protection)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 부문 정부지출 비중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설 10: 환경(environmental protection)부문 정부지출 비중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6) “환경 쿠즈네츠 가설”은 Kuznets(1955)가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간 “역(inverted) U자형” 관계가 있

다고 주장한 내용을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간의 관계에도 적용한 가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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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과 같은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부의 질적인 측면도 국민행복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Rothstein & Teorell(2008)은 법치주의와 정부효과성 등과 같이 

연관성이 높은 지표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거버넌스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Ott(2010)도 

World Bank의 거버넌스 지표 중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김태형 외(2018)는 정부규모는 국민의 객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부효과성, 법치주의 등은 국민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헌법상 행복추구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보고 국민행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심판형 정부(umpire-type government)로 인식하는 경우 법치주의

의 확립은 행복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신현재, 2016).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

기 위한 사회 구성원 간 약속이 법률로 제정되고 집행되는 법치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설 11: 법치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인 기능별 정부지출 항목 중 대분류(first-level)의 일반행정

(General public services) 부문의 중분류(second-level)에는 앞서 언급한 법치주의를 위

한 기본적인 국가기관의 운영비(executive and legislative organs)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확립이 국민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감안할 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출에 해당하는 일반행정 부문의 정부지출 비용도 국민행복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설 12: 일반행정(general service)부문 정부지출 비중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Ⅲ. 연구모형의 설계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부가 지출구조에 반영하여 국민행복을 높이려는 과정

에서 정부 기능별 지출비중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 

단위는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부 지출구조(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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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s by function)와 국민행복지수 자료를 바탕으로 분

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의 틀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가지 분야

별 정부지출 비중을 설명변수로 구성하였고 국민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1인당 GDP, 실업률, 법치주의 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림 1> 분석의 틀

2. 변수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부 지출구성 자료는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에

서 제시한 10개 부문의 정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행

복지수는 WVS(World value survey)의 행복지수 자료와 UN 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SDSN)에서 발표한 World Happiness Report 자료를 비교하여 보다 다양한 시

점의 행복지수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 UN의 World Happiness Report 2012, 2013, 

2015, 2018 자료를 활용하였다. 1인당 GDP도 UN의 World Happiness Report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실업률은 ILO(국제노동기구) STAT 자료에서 수집하였다. 법치주의 

수준 자료는 World Bank(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WGI)에서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변수 및 측정지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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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구성과 측정지표

변수 측정지표 출 처

종속
변수

국민행복지수 국민의 평균적인 행복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UN World Happiness 
Report 

독립
변수

기능별 정부지출 10개 부문별 정부지출 비중 (% of GDP) OECD StatExtracts

통제
변수

1인당 GDP 소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
UN World Happiness 
Report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 ILO STAT

법치주의 수준
(Rule of Law)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법 집행을 신뢰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OECD국가의 정부 기능별 지출비중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종속변수는 국민행복지수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국민행복지수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하나는 Gallup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있는 

WVS(World Value Survey)의 wave4, wave5, wave6 시점의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UN 자

문기구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에서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18)자료 이다. 두 자료 모두 응답자의 주관적인 행복에 대해 물어보고 이를 지수

화한 점에서는 비슷하나, 세계행복보고서의 자료가 보다 많은 OECD국가의 행복지수를 

포함하고 있고, 다양한 연도별 통계를 활용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UN의 세계행복보고

서(World Happiness Report)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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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ECD국가의 국민행복지수 (2015년)

 자료: World Happiness Report 2018(http://worldhappiness.report)

2) 독립변수

OECD국가의 일반정부의 기능별 정부지출 자료(structure of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s by function)에 나타난 10가지 부문별 정부지출 비중을 독립변수로 활용

하였다. 종속변수와 시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부의 부문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각 국가별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의 

자료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OECD에서는 정부의 지출구조를 정부 기능별 분류기준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에 따라 크게 10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기능별 정부지출 비중 현황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별로 조금씩 차

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0개 부문 정부지출을 누적한 총 정부지출 규모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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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ECD국가의 기능별 정부지출의 구조 (2015년)

 자료: OECD government at Glance 2017(https://data.oecd.org/)

Ⅳ. 분석결과

1. 기술적 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변수들의 특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OECD국가의 행복지수는 최대값이 8.01이고 최소값이 4.68로 국

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제변수인 1인당 GDP의 경우는 로그값을 취한 최대값

이 11.47이고, 최소값이 9.75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평균값이 8.37%로 나타났으나, 최

소값은 2.54% 인데 비해 최대값은 27.46%로 국가와 시기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법치주의 수준은 평균값은 85.72 이고 최소값은 57.69, 최대값은 100 으로 국

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독립변수인 각 부문별 정부지출의 경우는 문

화 부문이 평균 GDP 대비 1.13%정도 가장 적은 비중을 보였으며, 가장 많은 지출비중은 

평균 GDP 대비 16.37%를 차지한 사회보호 부문 정부지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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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변수의 기술적 통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국민행복지수 294 6.56 0.81 4.66 8.01

기능별 
정부지출비중

일반행정 294 6.31 1.76 3.49 12.88

국방 294 1.57 1.24 0.27 7.65

공공안전 294 1.67 0.38 0.83 2.57

경제 294 4.84 1.98 2.29 25.07

환경보호 294 0.74 0.33 0 1.704

생활편의 294 0.65 0.32 0.03 1.918

보건 294 6.48 1.52 1.7 9.32

문화 294 1.13 0.43 0.26 3.30

교육 294 5.32 0.95 3.29 7.23

사회보호 294 16.37 4.69 4.02 25.57

log(1인당 GDP) 294 10.49 0.33 9.75 11.47

실업률 294 8.37 4.54 2.54 27.46

법치주의 수준 294 85.72 11.09 57.69 100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국민행복지수와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인당 GDP,법치주의 수

준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정부 

기능별 지출비중에서는 일반행정, 국방, 문화 부문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당 GDP와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환경과 교육 부문 

정부지출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과 경제부문 정부지출

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GDP와 법치주의 수준, 사회보호 

부문 정부지출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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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 간 상관관계

국민
행복지수

정부 기능별 지출비중 log
(1인당
GDP)

실업률
법치주의 

수준
일반행정 국방 공공안전 경제 환경보호 생활편의 보건 문화 교육 사회보호

국민행복지수 1.000

정부 기능별 
지출비중

일반행정 -0.111 1.000

국방 0.131 0.050 1.000

공공안전 -0.461*** 0.006 0.128** 1.000

경제 -0.245*** 0.142** -0.288*** 0.101 1.000

환경보호 -0.240*** -0.112 -0.260*** 0.124** 0.249*** 1.000

생활편의 -0.300*** -0.216*** -0.152*** 0.223*** 0.259*** 0.173*** 1.000

보건 0.367*** 0.175*** -0.071 -0.073 -0.054 -0.089 -0.045 1.000

문화 0.041 0.084 -0.142** -0.018 0.191*** 0.099* 0.044 -0.011 1.000

교육 0.264*** 0.072 0.390*** -0.026 -0.061 -0.398*** -0.102 0.098 0.384*** 1.000

사회보호 0.240*** 0.487*** -0.395*** -0.260*** 0.061 0.045 -0.130** 0.474*** 0.326*** 0.056 1.000

log(1인당 GDP) 0.754*** -0.122** -0.125** -0.561*** -0.158*** -0.10 -0.180*** 0.278*** -0.162*** 0.017 0.222*** 1.000

실업률 -0.445*** 0.334 -0.092*** 0.418*** 0.241*** 0.151 0.002 -0.054 -0.003*** -0.154*** 0.189*** -0.425*** 1.000

법치주의 수준 0.763*** -0.202*** -0.132** -0.567*** -0.132*** -0.227*** -0.107 0.353*** 0.033 0.278*** 0.275*** 0.757*** -0.448** 1.000

주: **, ***은 각각 5%, 1%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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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널 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OECD국가별 횡단면 자료와 각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결합하여 패널 데이

터 구조의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식 (1)과 같이 패널 데이터 분석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 국민행복지수()는 국가 의 년도 국민행복을 

나타내며, 독립변수는 1인당GDP, 10개 부문 정부지출 비중, 정부의 총 지출(TOT), 법치

주의 수준(ROL)로 구성하였다.

     
  



 개 부문 정부지출 비중      

       

  국가
  년  년
  통제변수 의 수
  관찰되지 않은 개체 효과
  관찰되지 않은 시간 효과
  확률적 교란항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패널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Pooled OLS 분석은 패널 개체 간 상관관계(contemporaneous correlation)와 서로 다른 

시점간의 상관관계(autocorrelation)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OLS 추정량의 표

준오차에 영향을 주어 효율적인 추정량을 도출하기 어렵게 만든다(민인식･최필선, 

2009). 패널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OLS의 선형회귀에 대한 기본가정에 대한 검

증을 통해 추정량 분석에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검정결과는 패널 데이터 

자료에서 자기상관관계와 이분산성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7) 

이원고정효과(two-way fixed effects)8)에 대한 자기상관 진단을 위해 Wooldridge 검

7) 패널 데이터에 대한 검정 통계값

구분 검정방법 검정통계값 유의확률

자기상관 Wooldridge test F(1, 27) = 20.114 0.0001

이분산성 Modified Wald test chi2(28) = 239.26 0.0000

8) 패널효과 모형에서는 오차항에 대한 가정에 따라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으로 구분된다.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모형에 대한 선택은 Hausman test를 통해 선택할 

수도 있으나 특정한 모집단에 대한 샘플을 활용한 연구가 아니라 OECD국가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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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수행한 결과 (F(1, 27) = 20.114, p=0.0001)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패널 데

이터 모델이 1계(AR1) 자기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차항의 이분산

성을 진단하기 위한 Modified Wald 검정을 수행한 결과(chi2(28)=239.26, p<0.0001)에

서도 개체 간에 이분산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계(AR1) 자기상관

과 이분산성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Beck & Katz(1995)가 제시한 패널수정표준오차

(PCSE: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여 앞의 모형과 비

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많은 선행연구에서 국민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진 1인당 GDP와 

법치주의 수준은 모든 모형에서 국민행복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는 각국의 평균적인 경제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을 통한 1인당 GDP의 증가는 국민행복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치주의(Rule of Law) 수준도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이 정부로부터 또는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

이 되어 국민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실업률의 증가는 국민행복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자리 문제

는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 및 주변가족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

에 실업률의 상승은 국민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분석대상인 정부 기능별 지출비중 중에서 공공안전(public order & safet

y)9), 문화(culture and religion), 국방(defence),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는 국민행복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문의 정부지출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로 볼 수 

있는 공공안전, 국방 부문과 내부 안정망 기능을 하는 사회 부문 지출 모두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OECD국가들이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

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충족을 위한 정부지출도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09).

9) 앞서 살펴본 변수 간 상관관계에서 국민행복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공공안전 부문

이 패널수정표준오차(PCSEs)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에 

대한 패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등으로 인해 상관관계 분석결과와 패널 

데이터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panel-specific AR(1)를 고려하여 분석한 

패널수정표준오차(PCSEs)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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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ed OLS 모형
이원고정효과모형

(two-way fixed effects)
 패널수정표준오차모형

( PCSEs)

추정치 t-value 추정치 t-value 추정치 z-value

정부 
기능별 
지출 
비중

일반행정
-0.045**
(0.018)

-2.40
0.036

(0.025)
1.41

-0.386
(0.025)

-1.50

국방
0.195***
(0.025)

7.52
0.045

(0.068)
0.65

0.149***
(0.020)

7.42

공공안전
0.188**
(0.084)

2.23
-0.018
(0.142)

-0.13
0.177**
(0.081)

2.19

경제
0.002

(0.013)
0.16

0.010
(0.008)

1.25
0.007

(0.008)
0.84

환경보호
-0.140
(0.081)

-1.72
-0.098
(0.112)

-0.87
-0.075
(0.102)

-0.73

생활편의
-0.401***

(0.079)
-5.05

0.098
(0.106)

0.93
-0.156
(0.089)

-1.75

보건
0.043**
(0.019)

2.27
-0.127***

(0.041)
-3.11

-0.0006
(0.021)

-0.03

문화
0.280***
(0.071)

3.97
0.218**
(0.099)

2.19
0.217**
(0.095)

2.29

교육
-0.069
(0.036)

-1.92
0.041

(0.053)
0.77

-0.038
(0.032)

-1.18

사회보호
0.025***
(0.008)

2.79
0.040
(0.02)

1.94
0.022**
(0.011)

2.13

법치주의 수준
0.028***
(0.004)

6.73
0.010

(0.006)
1.61

0.009**
(0.004)

2.08

log(1인당GDP)
1.106***
(0.121)

9.11
1.271***
(0.458)

2.77
1.771***
(0.164)

10.80

실업률
-1.662**
(0.674)

-2.46
-5.086***

(0.869)
-5.85

-2.307***
(0.783)

-2.94

Intercept
-7.887***

(1.186)
-6.65

-7.229
(4.873)

-1.48
-13.160***

(1.467)
-8.97

N 294 294 294

Number of groups 28 28 28

Obs per group(avg) 10.5 10.5 10.5

rho 0.393

R2 0.780 0.949 0.986

주: **, ***은 각각 5%, 1%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표 4> 정부 지출구조가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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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실행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며 집행하는 이유는 

그 시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여 최종적으로 국민행복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

부 정책의 중요도와 관심이 변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 정부의 기능별 지출 비중이 변동

되는 것은 시간에 따라 국민의 필요가 달라지는 것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기능별 정부지출 비중의 구성이 한정된 예산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장기간에 걸쳐 변동되고 있는 추세는 대체로 국민

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문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반영한 정부지출 구성이 실제 국민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여 그 결

과를 다시 정책 및 예산집행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8개의 OECD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지출구조가 국

민행복에 미친 영향을 패널 데이터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많은 선행연구에서 

국민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1인당 GDP와 법치주의(Rule of Law) 

수준은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업률은 국민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요 분석대상인 정부 기능별 지출비

중 중에서 공공안전(public order & safety), 문화(culture and religion), 국방(defence),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는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정

부의 역할로 여겨진 공공안전, 국방 부문과 내부 안정망 기능을 하는 사회보호 부문의 

정부지출 비중은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OECD국가가 대체

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임을 감안할 때 문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프로

그램 및 정책도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본적인 

정부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추가적으로 내부 안전망과 문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정된 예산 내에서 국민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행복

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여 반드시 많은 정부지출을 수반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혁신을 통해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인당 GDP를 높이고 실업률은 줄일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적절한 역할 분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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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신중한 제도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확립된 제도 및 규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의 사회문화

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어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능별 10개 항목의 정부지출이 국민행복에 직·간접적으

로 연결되어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으나, 분석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항목도 도출되었다. 이는 OECD에서 발

표하고 있는 10가지 지출항목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일부 분류가 국가별로 정합성이 떨어

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10가

지 기능별 분류로 정합성 있게 담아내기 어려운 자료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지

출의 총 규모는 OECD국가 평균 GDP의 약 45%를 차지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

는 이처럼 국민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지출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진행되었으며 자료 및 연구방법이 갖고 있는 여러 한계를 바탕으로 제한

된 해석만 진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향후 OECD 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의 10가지 

기능별 대분류(first-level)자료를 보다 세분화한 중분류(second-level) 자료가 EU국가 뿐 아

니라 OECD국가 전체로 확대되어 활용 가능하게 되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한편, 분석결과 국민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정부지출 

부문은 국가별로 해당분야(교육, 주거, 의료 등)의 상황이 일정수준 이상 달성되어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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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s by Function on 
National Happiness

Hyun-Jae Shin & Byong-Seob Kim

The government intends to figure out what the people want and to reflect it in government 

spending to enhance the people's happiness. People's needs may differ slightly depending 

on various circumstances by country, but the OECD's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by 

Function" can be viewed as basic government expenditure items for people's happiness.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how the government's spending per function affected 

happiness. For this research, the impact of government spending on people's happiness in 

10 sectors from 2005 to 2017 was analyzed along with other control variables. The analysis 

shows that per capita GDP and the level of rule of law enhance people's happiness, and that 

the unemployment rate has a negative effect.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spending on 10 

functions, which is subject to major analysis, were found t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eople's happiness. Public security, culture, defense, and social protection have shown 

positive effects on people's happiness. This means that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internal safety nets and cultural programs in addition to fulfilling the basic government roles. 

It is also necessary to continu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to establish the rule of law while 

agonizing over the government's role in raising per capita GDP and lowering unemployment.

【Keywords: Government function, Government expenditure, Happiness, Rule of Law, 

Government size】


